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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 m ,  Hw a n -Ch e o l  / Ki m ,  J e o n g -Me e

This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program Uijeongbu self in the center of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business physical self satisfaction, if the difference 

is intended to identify those factors. Thus, conditional recipients and potential 

welfare recipients if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projects for self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constant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based framework to evaluate and compare projects for self determination and 

self-supporting in terms of the properties affected by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hether were analyz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he possible employment of a 

more targeted group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Second, the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subsidy', and 'incentives' should be 

introduced. Thir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for the working poor 

linkage program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an effective individual case management systems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should be built. Fifthly, whether the current 

self-supporting business support policy, as the square of the remaining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should be strengthened After all the business success of 

self sustainabilindividupwith an effecwill be on, vidutherefore self projects 

through cooperation with third-pwity industry is a very important result of the 

expansion seems to be able tob represent values.

주 제 어: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의지, 만족

Ke y w o r d s :  Conditional recipient, potential welfare recipients, self determination, 

satisfaction.

1) 본 연구는 2010년 김정미 자활사업의 석사학위논문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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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61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은 급여의 확대를 꾸준히 

이루어왔지만 대상범위나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대두되며, 빈곤의 확대는 현실에서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

제로 나타났고, 빈곤문제해결은 사회발전과 안정의 관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

에 새롭게 생겨난 절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DJ 정부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

계보장을 사회적 책임과 권리로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 10월부터 제

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공식적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

장해주는 기초보장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

적으로 전 국민 대상의 공공부조제도임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자활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

어졌다(이현주 외, 2003).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

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

계비를 지급하는 강제성을 뛴 제도로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는 제도적 장치로 단순히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획기적인 제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제도를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복지의 실현

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이 제

기되었으나 실제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만족

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본래 취지인 자립․자활과도 연관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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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정부시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및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정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상호․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Ⅱ. 선 행 연 구  검 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단순히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물질적 보호 

차원을 통해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기존 빈곤대책들에서 벗어나 보

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저소득층 자활사업 여

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

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기술 습득을 통한 자활능력

을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기존의 놀고먹는 복

지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

할 필요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상록(2000)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및 빈

곤계층에의 질적 보호 지원 삭감의 제도적 장치 혹은 지원 삭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이 전락될 수 있

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경혜(2001)는 자활사업 참가대상자들에게 자활사업 참가동기를 제고하고 저축을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기회를 극대화하는 방

법으로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미(2002)는 서울·경기지역의 여성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근로의욕과 소

득변화를 변수로 설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연

령, 건강상태, 이전 직장근무형태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히며 여성참가자들

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노대명(2002)의 연구에 의한 자활사업의 문제점은 자활사업의 기본 설계에서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보충 급여원칙은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생계급여가 감소하여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의 자활사업은 자활 

참여가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이행되었을 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인센티브가 거의 전

무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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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2002)는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

성화 방안으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개발, 자활동기를 부여할 근로유인장치,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신진영(2003)은 전라남도지역의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

활만족도 연구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 자활근로에 대한 만족, 주거에 대한 만족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수급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 및 

생활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민숙(2004)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한 사

회복지 개입방안”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

다. 그녀는 자활사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요인, 경제적 특성요

인, 자활사업 특성요인, 사회복지 서비스요인에 대한 만족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자활도 중요하지만 자활의 여성화에 따른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부담

을 감소시켜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

득층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자 자녀들에 대한 청소년 학습지도, 방과 후 공부방, 자녀보호 등의 강화를 통한 아동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의 경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

퇴근 차량을 제공하고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 가정에 대한 자원봉사와 간병인서비스 및 가정봉사원 파견을 보다 강

화함과 동시에 경제문제, 자녀문제, 부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권태열(2005)은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자활근로사업의 특성,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

을 분석하여 자활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를 알아보았지만, 분석한 질문지가 188개라는 

점과 동구라는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여 진다.

  그는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의 개발로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는 전망과 내용을 가진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특

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동안 자활근로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검증된 몇 가지 사업(예를 들면, 간병인, 집수리, 숲 가꾸기, 도배 등)이 있지만, 조건

부수급자들의 근로조건이 공공근로 참여자들에 비해 취약하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당면한 과제라고 강

조하고 있다.

  또한 조건이행의 거부, 기피 현상은 근로능력이 높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이는 그들이 참여 프로그램이 부재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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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빈곤으로 인한 기피현상은 다양한 층에서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

합한 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진규(2005)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특성, 자활사업의 정서적 내적요인에 대한 만족도, 자활사업의 물리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조건

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있어 자활의지 반영 부족을 들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 결정에 있어 현재 1차는 근로능력의 점수화에 따라 결정하고 있고, 

2차는 수급자의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 대상자 및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어 어

느 정도는 자활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차 근로능력의 점수화는 근로

능력 점수표가 다로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대상자의 나이와 학력, 취업 경력 등을 가

지고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활의지 반영부족이라는 문제

점을 낳을 수밖에 없고, 학력 및 자활의지가 높은 수급자가 취업 알선을 원하나 근로

능력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가 45점인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

정기관의장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 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

체 없이 생계 급여를 중지하고 있지만, 조건 불이행자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보다 본인이 일을 하여 얻은 은폐된 소득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조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 또는 

교육급여 혜택만을 받아도 괜찮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수급자에게까지 전

파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호(2006)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광주광역시 5개구 5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

업만족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이 너무나 시장형에 얽매이다 보니 사회복지 욕구 즉, 상담 

사업이나, 가족복지사업, 후원 및 결연사업 등에 미흡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활사

업 참여 대상자의 초기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로빈곤층이 근로의욕과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택이 가능한 자활사업으로 

이행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연정(2006)은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의 자활 효과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 및 인적자본 특성, 가족특성, 심리사회적특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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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자활사업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객관적인 특성 이외에도 

심리사회적인 특성들이 자활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

하였다. 무엇보다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활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부족을 제시하면서, 일

을 통한 복지 정책인 자활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

육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자활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자활사업에 대한 기초교육 수준에 머물

고 있고,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결국 

참여자들의 인적개발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활후견기관 뿐만 아니라 광역자활

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협회 등의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자활사업은 일자리·기술·자금부족 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

약계층에 대해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으로 자활 자립의 계기를 제공하여 나아가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참여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성훈(2008)은 대구광역시의 7개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의 참여특성

과 만족도” 조사에서 연령, 학력, 자화수급지위, 가족특성, 경제적특성에 따라 분석하

여 성별과 건강상태에 따른 자활사업만족도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특성 중 소득만족여부와 월 저축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 만족도가 월 저축액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 경제적 자

립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함을 나타냈으며, 자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금의 적절한 보장이 나타났고, 소득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임금이 자활의

지를 꺾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자립임에

도 불구하고 낮은 장려금액은 근로유인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숙(2008)은 광구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만족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구성요소를 설병, 연령, 혼인, 주택소유, 가

구원, 건강수준으로 보고 근로환경을 일일 노동시간, 주간노동일수, 월평균 소득, 지원

받은 서비스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유인

과 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서도 소득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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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근로환경은 서비스 지원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

냈고, 결국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을 논의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영역들이 연

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성 요인

들을 요약해 보면, 자활사업의 정책적 대상이 되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특성을 중심

으로, 이들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활사업 만족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자활사업 근로환경 특성요인들로 범주화 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족구성, 주 수입원, 월 

평균소득, 가장 큰 지출항목, 혼인상태, 주택형태, 주거상태, 부채상태, 부채금액, 부채

원인, 건강상태, 질병형태, 치료상태, 치료 받지 않는 이유채상이 포함되고 이러한 요

인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며, 자

활욕구와 능력을 촉진, 또는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근로환경의 특성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 자활사업 참여기간, 

실직기간, 자활사업 참여이유, 참여전 고용형태, 일자리탐색 노력, 자활사업에서 하는 

일, 자활에 가장 필요한 것 등을 설정하였다.

Ⅲ. 연 구 설 계

1. 연 구 모 형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자활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활사업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자활사

업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보고 자활사업의 만족도

를 종속변수로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만족의 특성을 네가지로 구분하

여 만족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활의지 및 수급권자의 특성을 통해 만족도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여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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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설 문 구 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조사방법(survey research method)를 채택하였고, 

설문지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하고, 설문 문항을 모두 리커트(Likert)형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첫째, 자활사업의 만족도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주로 손능수(2005)와 박현

숙(2009)이 구조화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으로 박현숙(2009)이 구조화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축소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개인적 특성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구성과 각각의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구성

변 수 명 출 처 문항 수

독립

변수

자활사업

특성

보수적정성

손능수(2005), 박현숙(2009)

1-4

반응성 5-8

근로환경 9-10

적절성 11-13

종속

변수

자활사업

만족도

손능수(2005), 대명(2008)

박현숙(2009)
14-18

조절

변수

자활의지 박현숙(2009) 19-22

기초수급자, 참여기간
신진영(2003), 손능수(2005)

박현숙(2009)
23-39

총 문항 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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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응답자의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조사표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8%, 여자가 92%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6%, 40대 55%, 50대 이상 15%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가 33%, 이혼 46%, 사별이 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은 2인 가족이 15%, 3인 가족 47%, 4인 가족 25%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중학

교 13%, 고등학교 75%, 2(3)년제 대학이 5%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이혼의 비율이 높아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92 92.0

연령

대

20세 이하 1 1.0

남성 8 8.0 21~30세 2 2.0

Total 100 100.0 31~40세 26 26.0

혼인상

태

미혼 6 6.0 41~50세 55 55.0

유배우 33 33.0 51~60세 15 15.0

이혼 46 46.0 61세 이상 1 1.0

사별 11 11.0 Total 100 100.0

기타 4 4.0

학력

초등학교 4 4.0

Total 100 100.0 중학교 13 13.0

가족구

성

1인가족 6 6.0 고등학교 75 75.0

2인가족 15 15.0 2(3)년제  대학 5 5.0

3인가족 47 47.0 4년제 대학 3 3.0

4인가족 25 25.0 Total 100 100.0

5인가족 이상 7 7.0

Total 100 100.0

Ⅳ. 분 석 결 과

1. 신 뢰 성  및  타 당 성  분 석

  1)  신 뢰 성  분 석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활사업

의 특성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보수적정성 .847, 반응성 .863, 근로환경 .771,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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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761 모두 0.7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적인 결과도 

적절성의 경우 0.6 이하의 문항도 존재하나 전체적인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활사업 특성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인 Cronbach`s α 설문문항
설문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보수 .847

현 자활급여소득 적당 .789

노력한 만큼 보수 지급 .800

근로시간에 적정한 보수 .790

기초생활유지에 적정 .841

반응성 .863

이의제기의 빠른 처리 .836

담당공무원의 빠른 업무 .803

담당공무원의 지원 .817

자활사업담당자 친절 .845

근로환경 .771
기관과 좋은 사이 .731

사업동료들과 좋은 사이 .723

적절성 .761

다른 일자리보다 적절 .600

사업 적절 .577

배우는 기술 적절 .760

자활사업의 만족도의 경우도 .896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활사업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인 Cronbach`s α 설문문항
설문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자활사업

만족도
.896

보수적정성 만족 .813

반응성 만족 .862

근로환경 만족 .820

적절성 만족 .861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대한 신뢰성 역시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문

항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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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활의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인 Cronbach`s α 설문문항
설문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자활의지 .898

자활에 많은 도움 .854

참여이후 근로의욕 상승 .869

자활의지 고취 .897

생활에 도움 .841

  2)  타 당 성  분 석

  자활사업의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반응성, 근로환경, 적절성, 보수 모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모두 한계점을 초과하지 않았고 상태지수 또한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들의 적재값을 

회귀분석으로 사용해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자활사업 특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인 문항 반응성 보수적정성 적절성 근로환경

반응성

1 .805

2 .829

3 .805

4 .773

보수

1 .825

2 .811

3 .848

4 .756

적절성

1 .813

2 .840

3 .656

근로환경
1 .651

2 .857

eigen 값 5.158 2.283 1.298 1.045

설명비율 39.676 17.558 9.985 8.037

누적설명비율 39.676 57.235 67.220 75.257

KMO 측도 = 0.808, Bartlett 검정 = 652.535***

* p < 0.05 , ** p < 0.01 , *** p < 0.001

  또한 자활사업만족도 및 자활의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 회

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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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활사업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인 문항 자활사업 만족도

자활사업

만족도

1 .742

2 .916

3 .896

4 .922

eigen 값 3.041

설명비율 76.032

누적설명비율 76.032

KMO 측도 = 0.766, Bartlett 검정 = 272.104***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8> 자활의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인 문항 자활의지

자활의지

1 .903

2 .879

3 .803

4 .921

eigen 값 3.081

설명비율 77.031

누적설명비율 77.031

KMO 측도 = 0.827, Bartlett 검정 = 251.690***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회 귀 분 석

  자활사업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업의 특성과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9.1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²값은 0.548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응성과 보수, 적절성은 p<0.00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근로환경은 p<0.05에서 유의수준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만족도에 대한 반응성 .399, 보수 .474, 적절성, .373, 근로

환경은 .201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보수가 자활사업 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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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활사업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08 .068 　 .121

반응성 .392 .068 .399 *** 5.723

보수 .466 .069 .474 *** 6.796

적절성 .367 .069 .373 *** 5.348

근로환경 .199 .069 .201 * 2.889

F=29.151*** , R2=0.567 , adjusted R2=0.548

* p<0.05 , ** p<0.01 , *** p<0.001

  자활의지와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자활의지와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 그에 따른 조절변수로 자활의지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9.5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

값은 0.60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응성과 적절성은 p<0.01의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보수와 자활의지는 p<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또한 근로환경은 p<0.05에서 유의수준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만족도에 대한 반응성 .256, 보수 .407, 적절성, .212, 근로

환경 .154, 자활의지 .337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자활의지가 조절

변수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자활사업 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자활의지와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10 .064 　 .151

반응성 .251 .074 .256 ** 3.398

보수 .400 .066 .407 *** 6.023

적절성 .209 .077 .212 ** 2.720

근로환경 .153 .066 .154 * 2.326

자활의지 .328 .087 .337 *** 3.760

F=29.592*** , R2=0.627 , adjusted R2=0.606

* p<0.05 , ** p<0.01 , *** p<0.001

  수급자적 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수급자적 특성과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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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 그에 따른 조절변수로 수급자적 특성(조건부수급

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3.203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값은 0.54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다르게 수급자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자활사업의 참

여에 있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

라서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의 신설도 필요할 것이다.

<표 11> 수급자적 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54 .131 　 -.414

반응성 .389 .069 .397 *** 5.656

보수 .464 .069 .472 *** 6.727

적절성 .369 .069 .374 *** 5.343

근로환경 .195 .070 .197 ** 2.804

수급자여부 .087 .155 .040 .560

F=23.203*** , R2=0.569 , adjusted R2=0.544

* p<0.05 , ** p<0.01 , *** p<0.001

  자활사업의 참여기간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의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유의

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

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 그에 따른 조절변수로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4.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값은 0.559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참

여기간은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차활사업에 오랜 기간 참여

했던 것과 관계없이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따라서 자활사업의 만족여부는 

보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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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자활사업참여기간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82 .143 　 -.577

반응성 .391 .069 .397 *** 5.639

보수 .469 .071 .472 *** 6.643

적절성 .392 .070 .391 *** 5.635

근로환경 .195 .069 .197 ** 2.847

자활사업참여기간 .038 .047 .059 .818

F=24.349*** , R2=0.583 , adjusted R2=0.559

* p<0.05 , ** p<0.01 , *** p<0.001

Ⅴ. 나 가 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의정부시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재 상태에 만

족하고는 있으나 자활사업의 특성과 자활의지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없었으나 자활의지에 따른 차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 도입을 전제로 자활사업의 세

부 개편방안 즉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가능집단의 표적화’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공적 전달체계의 

‘Case Conference’를 통해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파악하고, 욕구와 능력에 따라 참여해

야 할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립촉

진지원제도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을 포착한다. 여기서는 여성가장, 중고령

층, 청년실직자를 주요한 지원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 선행

연구의 조사결과들도 계층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장려금’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먼저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수당이나 보

너스(bonus)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작업성과 및 취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체계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현재 적립하고 있는 수익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급의 확보를 통해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다면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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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활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가 제한적 규모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자

활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직업훈련제도의 목표는 실제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제도의 운영방식에 있어, 공인 직업훈련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기관을 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미취업 빈곤층 대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시범사업과 취업패키지사업을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 자활사업의 경우 타 제도와의 중복가능성이 있어 자활사

업으로 통합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연계하는 방인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별 사례관리는 초기 상담부터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일차적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및 

의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가구 여건 파악에 기초하여 개인별로 특화된 개인별 자립

촉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관리하여 취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 내 복지․고용서비스를 연계

하여 근로빈곤층의 복합적인 복지․취업 욕구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자활사업을 자활지원센터나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사후관

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중복지

원 또는 참여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될 경우 

직접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하여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수행한다.

  다섯째, 현재 자활사업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해 개인창업, 공동창업, 자활공동체, 사

회적 기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추진해 왔던 ‘희망키움 뱅크사업’ 외에도 최근 출범한 ‘미소

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활사업의 성패는 지속성과 참여성에 있을 것이며, 따라서 타 사업과의 연계

를 통한 자활사업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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